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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결함제품 자발적 리콜 규정 완화 논란
('14. 3. 26 연합뉴스, 27 경향신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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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 내용

□ 정부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

제품 리콜 규정을 완화, 소비자의 안전 문제 소홀 우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□ 제품안전기본법 개정(안)은 소비자의 안전을 현행보다 제고하기

위해 추진됨

ㅇ 제품안전의 사각 지대 해소

- 제품별로 부처별 소관 영역을 명확히 하고 불명확한 제품에 대

해서는 산업부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규정 신설(안 제3조)

ㅇ 제품 시장감시 기능강화로 제품사고에 대응 능력 강화

- 안전성조사 요건 보완(안 제9조)

- 사업자의 제품사고 보고 의무 규정 신설(안 제13조의2)

- 제품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사고 정보 수집

규정 신설(안 제15조)

□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규정 변경은 동 규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

기준 제시 및 현실화를 위한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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